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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제 19대 대선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제안  

“우리는 정보인권 대통령을 바란다!”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당신의 정보인권 정책은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는 나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거래되고, 내 

구매능력을 평가하는데 이용됩니다.  

 

인터넷과 핸드폰은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었지만, 

정보・수사기관에게도 시민들을 무차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통제는 그러한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정보인권을 외면한 4차 산업혁명은 박근혜식 창조경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제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제 19대 대선,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2.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3. “개인정보없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정보, 수사기관 개혁과 사이버 사찰 금지 

4.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5. “국정원은 손떼라!” - 사이버 보안은 일반 행정부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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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7. 경찰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통제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호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9. 인터넷 실명제는 이제 그만! 

 

다자간 거버넌스 활성화 

10. 다자간 주소자원 거버넌스 활성화 

 

특히, 10대 정책과제 중 다음은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 “국정원은 손떼라!” - 사이버 보안은 일반 행정부처에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 다자간 주소자원 거버넌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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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선,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요약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음. 그러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임.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로서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스스로가 방대한 개인정보의 보유, 운영 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라는 

상충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에는 소극적인 등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입장을 보여왔음.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통합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 인사권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 명실상부한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2.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과 민간영역의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 공유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는 홈플러스 및 IMS 코리아 사건처럼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통신·금융·의료 등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3자 제공을 허용해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 매매 등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개인정보 처리 

로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 등의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효성있게 보장되도록 해야 함. 

 

3. "개인정보없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주민등록번호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열쇠로서 유출되거나 도용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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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되어 왔음. 거의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낮아지고 이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에도 저해가 될 것임. 

201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주민등록번호의 체계는 △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의 일련번호로 개편되어야 하고,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며,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개혁되어야 함. 

 

4.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국가정보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해도, 2012년 대선 댓글 조작을 비롯한 선거 개입, 간첩 증거 

조작,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운용,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민간인 사찰 등 수많은 

정치개입과 권력 남용을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음. 이는 

국가정보원이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달리 정보권한과 더불어 수사권을 함께 보유할 뿐 아니라 

국내와 해외 정보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는데 따름. 국정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테러 대응,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비밀 권한을 계속 확대해 왔음.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인 RCS 운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진상규명에 실패한 것과 같이, 국회 

및 법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국정원 감독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황임. 국정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셀프개혁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함. 국정원의 수사권, 국내보안정보 수집권,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전문화해야 함.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 등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함. 

 

5. “국정원은 손떼라!” - 사이버 보안은 일반 행정부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담당하고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 개인의 정보보안에서부터 인터넷 상의 사기나 해킹 등 민간 부문의 사이버 

보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을 저해하고 은밀한 감시와 사찰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 보안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는 없음. 이에 현재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역할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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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통수단으로 자리잡은 반면, 그만큼 개인의 사적인 

데이터와 통신이 정보·수사기관에 노출될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 특정 장소의 기지국의 

통신내역정보를 싹쓸이해서 가져가는 '기지국 수사'는 집회 참가자를 추적하는데 이용되고 있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 압수수색으로 범죄 혐의와 관계없이 민감한 통신 내역과 내용이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수사편의를 위해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가 영장도 없이 제공되고 있음. 비록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통신정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가입자 정보 요구시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고,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하며, 과도한 사찰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는 제한되어야 함. 

 

7. 경찰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통제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건강보험 무영장 자료제공 사건과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저인망식 

싹슬이 자료제공 사건과 같이, 경찰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국민 개인정보를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으며 때로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민감한 건강정보와 수천 수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제공받아 왔음. 또한, 경찰은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관제하거나 집회 

감시 등 수집목적 외로 활용해 왔으며 드론이나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장비를 도입하거나 

개인정보 수집장치의 데이터베이스화, 지능화 및 첨단화를 추진할 때 이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사회적 

통제와 감독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경찰의 국민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과 운영을 법률에 

따라 통제해야 함.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뿐만 아니라, 유해 및 건전성의 기준으로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폭넓게 심의하고 있음. 2016년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삭제된 것과 같이, 정부 정책이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차단과 같이 인터넷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 심의로 계속 논란을 빚어 옴. 사법부의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검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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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임. 유엔이 권고한 바와 같이,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방심위의 통신심의 권한을 이양해야 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권한을 폐지하고, 유해성 심의를 금지하는 등 심의대상도 

축소해야 함. 

 

 

 

9. 인터넷 실명제는 이제 그만! 

 

2012 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폐지되었지만,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전히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남아있음.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 역시 침해하고 있으며,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최순실 대포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의도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없음. 한국 

정부는 해외에는 유례가 없는 본인확인기관 및 아이핀(I-PIN) 제도를 통해 인터넷 상 실명확인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음. 여전히 남아있는 본인확인 의무화 법령과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통신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함. 

 

10. 다자간 주소자원 거버넌스 활성화  

 

전 세계적으로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를 중심으로 다수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 한국에서도 초창기에는 다자간 주소자원 

거버넌스가 이루어졌으나 2004 년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인해 정부주도의 

거버넌스로 전환됨. 이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제 거버넌스 

공간에서 다양한 민간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하고 있는 국내 주소자원 관리 업무를 민간기구가 수행하도록 

독립시키고, 정부주도의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상향식의 다자간 거버넌스 기구로 

개편하도록 주소자원법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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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선,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현황>  

●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법 제 7조 등) 

● 구성 -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3년 임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유일한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행자부)으로 임명. 위원 중 5명은 국회, 

5명은 대법원장 지명, 5명은 정부 임명 

● 독립성에 대한 국제 기준 - 2013 년 유엔 총회가 “국가 감시를 감독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은 국제 인권규범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유엔은 일찌기 1990년 <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에서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시할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도록 결의하는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권고해 왔으며,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95/46/EC)> 제 28조(감독기관), 

2016년에 제정된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 52조(독립성) 에서 (감독기관은) 

"자신의 임무와 권한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였음 

● 특히 2001년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가 채택한 「감독기구와 국경 간 정보이동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 보호 협약의 추가의정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권한으로 △정보제출 요구를 포함한 조사권(investigation) 

△개인정보수집자에게 수정, 삭제,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개인정보의 유통금지 

명령권, 국회나 기관에 대한 의견제시권, 공표권, 분쟁조정 권한, 침해신고의 접수 등 개입권 

△법적 절차를 개시할 권한 혹은 사법기관에 소추할 권한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은 이러한 권한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이에는 

감독기관의 구성, 위원의 임명방법, 임기와 해촉 조건, 충분한 자원의 배분, 외부 명령없이 

결정을 채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관련됨.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68/167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68/167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80626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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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에 대한 국제 기준 - 세계 여러나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감독기관은 정책 기능과 시장 및 

공공부문의 감독기능, 위법시정 및 권리구제 기능, 그 외에 교육, 홍보, 연구 등의 기능과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등록과 같은 행정기능을 갖고 있음.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 및 

감독기관은 대부분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은 세계적 차원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대통령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적. 2017. 1).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전문 104는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평가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해당 제 3국은 

유럽연합 내에서 보장되는 수준에 본질적으로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하며, “해당 제 3국은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을 보장하고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관과의 협력 메커니즘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문제점>  

●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개인정보 감독 체계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여 그 권한에 있어 매우 제한적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대부분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보호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주어지며, 인터넷, 금융 등 분야별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여 전반적으로 감독체계의 독립성이 약화되어 있음.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스스로가 방대한 개인정보의 보유, 운영 

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라는 상충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대표적으로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주민등록번호 개편 

요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기능만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여 

사실상 독립적인 기구로 보기 어려움"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2014년 카드 3사에서 1억 5백만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국회 상임위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능이 행정자치부에서 보호위원회로 이관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가 새로 시행됨.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여전히 인사와 예산 및 조직의 독립성 부재로 인하여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함. 국제적으로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경찰 및 국가정보기관 

등 행정부의 감시에 대한 견제 기능이 기대되는 것과 달리 우리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존재감이 미미한 이유도 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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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명실상부한 국가 

컨트롤타워 수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간, 공공부문의 통합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 

△행정입법권을 부여하여야 함. 특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인사, 예산상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의 확대로 독립적, 전문적 

업무수행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 마련 △타부처 파견 및 복귀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독자 인사권 보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예산편성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함 

 

<관련 자료>  

● 19 대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선을 위해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인사와 예산 및 조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 시정조치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과 개인정보처리 개선권고권 등의 권한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2.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현황>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로부터 이용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음 

●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거론되는 신기술의 발전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유럽 개인정보 감독관(EDPS)은 빅데이터 발전이 투명성, 

이용자 통제권, 프라이버시 중심설계(Privacy By Design), 책임성의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T3L0G9Q3F0O1I7R5P1J3C8A5W2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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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역설함 

 

 

● 한국에서는 특히 홈플러스(형사재판 대법원 계류), IMS코리아 사건(형사재판 1심 진행중) 

등 유통업체가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는 물론, 심지어 민감한 처방전 정보까지 국내 업체는 

물론 국외 업체로 유상판매되는 사건이 증가해 왔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반복적으로 겪어온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새 개인정보가 유상판매되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 다가오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불신감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들은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함 

● 반면 최근 2016년 미국과 유럽은 신기술 환경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들을 연달아 취함.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7. 1. 의견). 유럽은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제정하여 2018년 

실시를 앞두고 있으며, 빅데이터 로직에 대한 알 권리 및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신설함.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법률을 두지 않았던 미국은 2016년 

통신법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광대역 통신망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때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강화함(옵트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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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견 중) 

 

<문제점>  

● 자사 고객 정보 2천 4백만 건을 다수 보험사에 건당 1,980원 ~ 2,800원에 유상판매하여 

2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던 홈플러스 사건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음. 

소비자들은 유상판매 사실을 몰랐으나 법원은 ‘백지 동의'나 다름 없는 현행 법률상 동의 

조항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함(형사 2심). 이와 달리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함 

● 현재 우리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는 권리(알 권리)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판매 등 

처리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동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음. 정보주체의 알 

권리 및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이른바 ‘홈플러스 방지법'이 요구됨. 유럽연합 

GDPR의 경우처럼 빅데이터 로직에 대한 알 권리 및 프로파일링 거부권에 대한 법률조항 

신설도 필요함 

● 특히 빅데이터 시대에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가 결합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서울고등법원 판결).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익명 

정보의 경우 현재도 동의 없이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함(서울시 심야버스 노선을 위한  

빅데이터 처리 사례). 다만 암호화 등 일부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경우도 있으며 

http://news.donga.com/3/all/20130702/56239053/1
http://news.donga.com/3/all/20130702/5623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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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경우에도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소비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명’의 개념을 도입하였음.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여전히 ‘개인정보'로서 그 처리에 있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음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개인정보 결합시 성명 등을 가리는 ‘비식별' 조치를 정부 기준에 따라 

형식적으로 취하는 경우 ‘개인정보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비식별화’ 정책을 추진해옴(2016. 6.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이는 

빅데이터 업계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용이하게 상업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비식별화 정책은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7. 1),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왜곡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2016. 6. 범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중) 

 

 

(2016. 11.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중) 

 

● 약학정보원 등은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4천 4백만 명 국민의 처방정보를 당사자인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미국 빅데이터 기업인 IMS헬스에 판매하였으며, 현재 형사재판에서 

암호화 비식별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형사 1심). 그러나 하버드대 

연구진이 IMS헬스에 판매된 한국인 주민번호의 암호를 성공적으로 해제하여 우리 국민을 

충격과 부끄러움에 빠뜨렸음. IMS헬스로 유출된 우리 국민 처방전 정보는 회수되지 

않았으며, 이 정보는 현재도 전세계를 상대로 판매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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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6. 9. 25.) 

 

● 건강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하여서는 국내외 빅데이터 업계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개선방안> 

● 빅데이터 환경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4차 산업혁명 논의 속에 소비자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의 논의를 참고하여, 매매 등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개인정보 처리 로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 등의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운영 중단과 재검토 

 

<관련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2016. 11.)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견(2017. 1.) 

● 서울 고법 “구글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따르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ecision/viewDecision?menuid=001003001002001&id=3550&searchdetail=&searchradio=&searchtype=&searchyear=&searchselect=&searchword=&pagesize=10&currentpage=3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413&bbsId=BBSMSTR_000000000117&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846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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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없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현황>  

 

● 2014년 8월 8일, 국가인권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에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개편 

권고  

○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조세번호 등 목적별 번호 사용 권고  

○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헌법불합치 결정.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법 개정 권고)  

● 2016 년 5 월 19 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통과.  

○ 새 주민번호에 여전히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 포함(13자리 중 뒤의 6자리만 변경) 

하여 전체 번호 유추 가능.  

○ 변경 대상자를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환영과 함께, 제한적 변경에 아쉬움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목적별 번호, 임의번호의 도입을 요구함.  

● 2016 년 8 월 23 일, 진선미 의원,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번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20대 국회)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심각.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부재해 옴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 가중. 

○ 2008년 옥션 1천 8백만 건 유출,  

http://act.jinbo.net/wp/8157/
http://act.jinbo.net/wp/8157/
http://act.jinbo.net/wp/9150/
http://act.jinbo.net/wp/9538/
http://act.jinbo.net/wp/9538/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m_link_url=04_sub/body02.jsp&m_id1=72&m_id2=75&m_id3=&m_id4=&flag=VIEW&SEQ_ID=611785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m_link_url=04_sub/body02.jsp&m_id1=72&m_id2=75&m_id3=&m_id4=&flag=VIEW&SEQ_ID=611785
http://act.jinbo.net/wp/9696/
http://act.jinbo.net/wp/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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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SK컴즈 네이트, 싸이월드 3천 5백만 건 유출, 

○ 2011년 넥슨 메이플스토리 1천 3백만 건 유출, 

○ 2014년 롯데카드,농협카드,KB국민카드 1억 4백만 건 유출, 

○ 2016년 인터파크 1천 3십만 건 유출 

○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수집,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만능 식별자로서의 

주민등록번호의 역할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야기.  

● 2014년 8월부터 주민번호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으나, 통신, 금융 등 민간영역을 비롯하여 

여전히 많은 법령(2014년 기준 1000여개)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음. 

(자세한 분석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 현황에 대한 검토 보고서  참고)  

●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에도 기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부재. 이에 주민번호 변경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헌재 결정으로 변경 가능해짐(2017년 5월부터 시행).  

○ 그러나 변경 대상에 대한 제한, 번호 변경의 제한(13자리 중 6자리만 변경 가능)으로 

피해 방지 효과 의문 

●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정보를 포함하여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연령, 성별, 지역에 따른 차별 조장. 또한, 개인정보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할 수 

있음.  

○ 2014 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 페이스북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1 만 

5615 명 중 45%의 주민번호 조합성공 

○ 2015 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 미국 IMS 헬스에 팔린 한국인 주민번호 모델로 

2 만 3163 개 재식별 성공 "생년월일, 성별, 지역, 검증번호 덕분에 수월했다" 

○ 2009 년 인식조사, 국민의 77.2%는 주민번호를 통해 성별, 생년월일 등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원하지 않는데도 내 정보가 노출되어서 신경이 쓰인다"고 응답” 

●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미약한 의지  

○ 주민등록번호의 주무부처로서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에 소극적임. 

(만능 식별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효율성 주장)  

○ 2014년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는 

주민번호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하였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재발급) 허용 외에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음.  

http://act.jinbo.net/wp/8322/
http://act.jinbo.net/wp/9228/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61503088-1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61503088-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2609.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2609.html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913141255936062301_12
http://act.jinbo.net/wp/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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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 제도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을 근거로 들고 있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함.  

○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거론하나 거의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현 상황이 

사회적 혼란 및 비용, 국민적 피해를 계속 야기하고 있음을 간과함.  

○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과 신생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노인 등 취약계층의 혼란 및 변경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추산한 비용은  시스템 개편 비용만 6000 억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주민등록번호 개선의 필요성에 비추어 충분히 감당할만한 비용임. 정부는 

도로명 주소로의 개편이라는 전국적 개편사업을 이미 시행한 바 있음.  

○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더욱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제도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음.  

●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2100년 이후에는 포화되어, 어차피 조만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이 되어야 함.  

● 특히,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보편화되어 갈수록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임.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혁 없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도 저해될 수밖에 없음.  

 

<개선방안> 

 

●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 번호체계를 개인정보가 없는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과 영역별 식별번호 체제의 도입  

● 2014년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안을 

국무총리 및 국회의장에 제안함.  

 

<관련 자료>  

●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 현황에 대한 검토 보고서  

● 국민식별번호와 목적별 식별번호에 대한 해외사례 보고서 

http://act.jinbo.net/wp/8313/
http://act.jinbo.net/wp/8322/
http://act.jinbo.net/wp/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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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운동의 역사 

 

 

4.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현황>  

● 2012년 대선 댓글 조작을 비롯한 선거 개입, 간첩 증거 조작,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운용,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민간인 사찰 등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왔음 

● 이는 국가정보원이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달리 정보권한과 더불어 수사권을 함께 보유할 뿐 

아니라 국내와 해외 정보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는데 따름. 

국정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테러 대응,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비밀 권한을 계속 확대해 

왔음 

● 여러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이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음. 

다만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권 가운데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였으나 1996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수사권이 부활하였음.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안기부 X파일 사건이 

불거졌으나 국정원 개혁에는 소득이 없었음 

●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의 권한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권한 분산과 감독 체계가 공통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특히 2013년 6월 

국가안보국(NSA)의 전세계 통신망 감시가 폭로된 이후, 미국 정부는 대통령실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세계 변동 속에서 자유와 안보>라는 제목의 보고 및 46개 권고를 발표하였음. 

이를 통해 오바마 정부는 신호정보기관인 NSA의 감시 기능을 해외정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등 막강한 정보기관의 감시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음 

 

<문제점>  

● 국회의 감독 기능 실패 -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났지만 2차례에 

걸친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는 뚜렷한 성과 없이 마쳤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개혁특위 활동기간 중에도 국정원이 국회나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http://www.taogi.net/jinbonet/idnum
http://act.jinbo.net/wp/2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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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RCS)을 수입,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남. 2015년 RCS 사용 

논란이 불거졌으나 국정원의 비협조로 국회는 진상규명에 실패함 

● 법원의 감독 기능 유명무실 - 법원은 정보기관에 비해 정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어 통신감청에 대한 영장 심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기각률 1% 남짓). 

특정 피의자가 아니라 주거지, 근무지, 무선 공유기 등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이른바 패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음에도 2009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전까지 그 사실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음(현재 헌법심사 중). 

 

 

 

● 국회와 법원을 비롯하여 국정원에 대한 사회적 감독 체제가 부재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국정원의 권력 남용이 가능함을 의미함.  

● 더이상 국가정보기관의 민주주의 훼손과 선거 및 국내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넘어 권한 분산 등 근본적인 개혁을 비롯하여 국정원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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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국정원 개혁  

○ 국가정보원법 제 3조의 직무범위 조항의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 문제 개입권한 

폐지. 즉, 국내보안정보 수집권의 폐지, 수사권 폐지, 기획조정권한의 폐지 등 

○ 국정원은 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전문화.  

○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관련 권한을 사이버 보안을 전담하는 일반 정부부처로 이관 

(사이버 보안 부분 참조) 

●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 강화  

○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 (2013년 12월 국정원 개혁특위를 통하여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 내용) 

○ 정보위 소속 보좌진의 회의 참석과 정보위 회의록 및 국정원 예산 열람 허용 

 

<관련 자료> 

●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청원 

● 20 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원내 각당에 

발송  

● [토론회] 리셋! 국가정보원 (2017.3.8) 

 

 

5. “국정원은 손떼라!” - 사이버 보안은 일반 행정부처에서  

 

<현황>  

● 현재 국내에는 민간 영역의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국가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공 영역의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이버 보안을 위한 대응 체제가 

갖추어져 있음.  

 

 관할 영역 관할 부처  

정보통신망법 민간 정보통신망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민간 기반시설 미래창조과학부 

http://act.jinbo.net/wp/7452/
http://act.jinbo.net/drupal/node/9522
http://act.jinbo.net/drupal/node/9522
http://act.jinbo.net/wp/2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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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반시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공 정보통신망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정책 및 관리의 

총괄·조정 역할을 맡아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및 대책회의를 운영하며, 실무적으로도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고 

있음.  

● 현재 국정원이 국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맡고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정책 및 관리 총괄·조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 

➢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및 대책회의 운영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 국가·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  

❖ 암호모듈 검증  

❖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 정보 수집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에 관여  

 

● 2015년 4월 이후,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보 태세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 중심의 전반적인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산하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하고 국가안보실과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국가적인 

사이버보안 정책의 수립·시행·평가를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변화시켰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나 법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이 체제에서도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가정보원이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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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015년 4월 이후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의 변화 (출처 :  2015 국가정보보호백서) 

 

● 2016년 9월 1일, 국가정보원은「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를 수정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2017 년 1 월 3 일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문제점>  

●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역할은 법에서 규정한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 비록 특정 

사이버 공격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사이버 보안이 개인의 정보보안에서부터 

인터넷 상의 사기나 해킹 등 민간 부문의 사이버 보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이버 보안 업무 전체를 국가안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임. 예를 들어, 

암호모듈 검증 업무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비밀 정보요원만이 암호를 사용해 왔다면,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재에는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 이용자의 통신 보안을 위해서도 

암호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여전히 국정원이 과거의 관행대로 ‘암호자재’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사이버 보안 정책의 투명성과 사회적 감독 기능이 약화됨. 비밀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은 

조직, 인력, 예산, 사업 등 모든 측면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여타 정부부처에 

비해 언론이나 국회에 의한 감독과 견제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음. 실제로 국내 사이버 보안 

관련하여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 자료, 사업 내용, 예산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도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우려할 수 밖에 없고, 사이버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jsessionid=L8ucz323giu0fMmNui44wW36D1PGafOq1Yc6Kj6TpVKCNLdQgwPomCQwY7SZZWe9.moleg_a1_servlet_engine2?ogLmPpSeq=34625&mappingLbicId=0&announceType=TYPE5&pageIndex=&rowIdx=25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C1J7Y0Z1J0B3I1K6D4K6M4X8X9W8W1&ageFrom=20&ageT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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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사이버 보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 사이버 보안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함.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사이버 보안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 네트워크의 운영이나 기술 개발이 주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 보안의 

총괄·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나 민간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립하면서 기본권의 보장, 인터넷의 개방과 혁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핵심적인 가치로 내세우고 있음. 밀행성과 은밀성이라는 정보기관의 

특성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나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음.  

● 국정원에 의한 감시와 사찰, 인권 침해가 우려됨. 사이버 보안 업무의 경우 보안관제나 

침해사고 분석 등의 과정에서 기업비밀이나 이용자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성이 큼. 은밀한 감시와 사찰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 상 국정원이 보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밖에 없음.  

●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 보안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는 없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백악관 산하에 사이버 보안국(Cybersecurity 

Directorate)과 사이버보안조정관(Cybersecurity Coordinator)을 두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은 국토안보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보안기술 표준과 

관련한 업무는 상무부의 국립표준기술원(NIST) 등이 맡고 있음.  

 

<개선방안> 

 

●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  

○ 사이버 보안 관련 국정원 권한의 이관은 보다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이 전제가 되어야 

함.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개혁> 부분 참조.  

○ 국가 정보통신망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인증, 암호 인증 

등 현재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관련 역할도 일반 행정부처(예를 들어,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혹은 사이버보안청과 같은 별도의 부처 신설 등)로 

이관되어야 함.  

○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전체 국가통신망에 대한 감시 권한을 

두는 것은 위험함. 사이버보안 담당 부처는 가이드라인 제시 및 감독, 지원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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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각 부처 및 민간의 기관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이버 보안 대책을 수립, 

이행해야 함.  

○ 국정원은 특정 사이버 공격이 북한 혹은 다른 해외 국가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만 관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제한되어야 함.  

●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전략 수립  

○ 지금까지 수차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이 세워졌지만, 대규모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사이버 보안 ‘전략’이라기 보다는 

‘종합대책’ 수준임. 또한,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체적 관점이 

아닌, ‘국가안보’에 편향된 관점으로 수립되었음.  

○ 주요 선진국들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원칙으로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인권 존중, 공공과 민간의 협력,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국제협력과 신뢰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우리의 사이버 보안 전략도 이러한 

가치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의 체계적인 개편 

○ 현재 사이버 보안 관련 법령들은 용어의 정의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중복적인 

내용도 많음. 사이버 보안 전략에 기반하여 관련 법령이 체계성과 상호 일관성을 

갖도록 정비되어야 함.  

○ 사이버 보안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공개적이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협력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함.  

 

<관련 자료>  

● [정보인권연구소 보고서] 국가정보원과 국내 사이버 보안정책 개혁 방안 

 

 

6.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현황>  

● 2014년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은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유래함.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 법제도는 정보·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음. 

http://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6/12/%EA%B5%AD%EA%B0%80%EC%A0%95%EB%B3%B4%EC%9B%90%EA%B3%BC-%EA%B5%AD%EB%82%B4-%EC%82%AC%EC%9D%B4%EB%B2%84-%EB%B3%B4%EC%95%88-%EC%A0%95%EC%B1%85-%EA%B0%9C%ED%98%81-%EB%B0%A9%EC%95%88%EC%B5%9C%EC%A2%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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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년 2 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음 

○ 1. 「전기통신사업법」 중 제 83조 제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 

○ 2. 「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 

■ 가. ‘가입자정보’, ‘실시간위치정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 

■ 나. 제 2조 제 11호 중 바.목과 사.목에서 ‘실시간위치정보’를 제외하는 것 

■ 다. 제 13조와 관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가입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실시간위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는 것 

■ 라.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실시간위치정보’제공의 요청은 위 다.항의 

요건 외에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는 것 

● 2015년 11월,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음 

○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제 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을 이유로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제 17조 및 제 21조). 

○ 43.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 2014년 6월, 특히 스마트폰에 보관된 사생활과 통신내용에 대한 보호가 민감한 인권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수정헌법 4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함 

 

<문제점>  

● 통신자료  

○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제 3항에 의해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통신가입자 

정보(2015년 기준)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 현재 이 제도는 성명, 아이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가입자 정보를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요건이나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searchselect=boarddesc&searchword=%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609282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searchselect=boarddesc&searchword=%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60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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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법원 등 외부의 통제와 감독 장치를 전혀 두고 있지 않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사찰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 왔음. 

2016년 그 피해 대상이 특별히 수사대상으로 소환된 적 없는 국회의원, 기자, 평범한 

직장인을 광범위하게 아우른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2016년 

5월 500 명의 청구인이 통신자료 제공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현재 심사 

중임. 이 문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이 개선을 권고하였고 국회에 다수의 

개선입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통신제한조치(감청)  

○ 정보·수사기관들은 법률에 열거된 범죄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감청을 집행할 

수 있지만 그 기각률이 매우 낮아 충분히 통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감청의 

경우 일반 범죄수사를 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이 통신사를 통한 국가감청 집행의 

98%를 점유하고 있어(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집계 기준) 비밀정보기관에 의한 

감청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통신사를 통하지 않는 직접 

감청 집행의 경우 그 통계가 한번도 국민 앞에 공개된 바 없으며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관련 집행 통계도 집계된 바 없어 비밀 감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 

국가정보원의 감청 기법 가운데 자택, 근무지, 와이브로 모바일 공유기 등 

인터넷회선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2011 년에 이어 2016 년 

두번째로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현재 심사 중임.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감청 편의를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수사기관을 위한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왔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통화내역은 

물론 특히 위치정보의 제공에 남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우선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집회 장소 주변의 무선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모든 휴대전화 내역을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수사’를 

실시하여 왔음. 2012년 민주통합당 등 정당 집회 현장에서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된 

인터넷언론 기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현재 심사 중임. 또한 몇 달간에 걸쳐 

대상자의 장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수사기법이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절차와 요건에 의해 남용되어 왔음. 2012 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이 

https://act.jinbo.net/wp/9527/
http://act.jinbo.net/wp/9405/
http://act.jinbo.net/wp/9405/
http://act.jinbo.net/wp/7007/
http://act.jinbo.net/wp/7007/
http://act.jinbo.net/wp/6811/
http://act.jinbo.net/wp/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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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데 이어 2014 년에는 철도노조 조합원 및 초등학생을 포함한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임 

● 압수수색  

○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 내용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왔으며 스마트폰 모바일 환경의 확산에 따라 많은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로 부상하였음. 그러나 당사자 및 그 통신 상대방에 대한 

통지권과 당사자 참여권 보장이 부족함. 특히 모바일 메신저 등 디지털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번에 다수인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 감시(mass surveillance)가 

가능하여 위헌 논란이 있음. 2014년 12월 카카오톡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현재 심사 중임 

 

<개선방안> 

● 통신감시에 대한 엄격한 통제  

○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등 정보·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도록 통제해야 하며, 특히 이메일과 메신저 등 전기통신은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으로서 그 

압수·수색·검증에 대해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 가입자 정보 제공시 영장주의 적용  

○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입자 정보(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혹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 범죄수사 목적의 통신 정보 제공의 엄격한 통제  

○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통신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필요성(necessary)과 비례성(proportionality)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감청(통신제한조치), 통신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의 제공 요건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강화하고, 법원과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수사 

목적으로 제공되는 통신 정보가 정보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고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특히, 개인에 대한 

http://act.jinbo.net/wp/7998/
http://act.jinbo.net/wp/7998/
http://act.jinbo.net/wp/8345/
http://act.jinbo.net/wp/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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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찰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는 제한되어야 함.  

○ 메신저, 이메일 등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내용의 경우에도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하여, 일반적인 압수수색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보주체가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참여권과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함.  

●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 사이버 수사 집행 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일정기간(예를 들어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함.  

 

<관련 자료>  

●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7. 경찰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통제 

 

<현황>  

● 1999년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음(99도 2317 판결).  

● 그러나 경찰은 경찰법 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에 의거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명분으로 수사 이외에도 범죄예방 명목으로 다양한 국민 개인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음 

● 경찰은 CCTV, 차량번호자동인식장치, 블랙박스, 채증장비, 바디캠 등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점점 더 방대하고 수집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데이터베이스로 집적하거나 지능화하여 정밀하게 분석되는 데 사용하고 있음. 문제는 

경찰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도 각각의 수집, 사용 및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경찰이 구체적인 법률 없이 경찰법 및 

http://antigamsi.jinbo.net/?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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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법의 포괄 규정이나 자체적인 지침에 의해서만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오남용과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문제점> 

● 경찰, 과도한 집회 채증 논란 

○ 채증 후 신원 식별 방식 방식을 둘러싼 의문점 

○ 경찰, CCTV 로 집회 감시 논란 

● 경찰, 영상정보 광범위한 수집과 지능화 

○ 전국민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과거 이동경로까지 추적 

○ 전국 CCTV 통합관리 및 지능화 추진 (이글아이) 

○ 택배회사 블랙박스를 무제한 제공받기도 

● 경찰, 웨어러블 카메라(일명 ‘바디캠’) 도입 논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은 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고, 웨어러블 카메라를 대여하지 아니하면 

범죄피해자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자에게 이를 대여할 

수 있다고 결정(2015. 6. 8. 2015-10-18 결정) 

● 개인정보 보호원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찰이 교통단속, 물류운송 등 개인정보가 

본래 수집된 목적을 넘어서서 무제한으로 제공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통제(범죄예방용)나 적법절차(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통제) 등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것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CCTV는 본래 시설안전, 주차단속 등 그 설치 목적별로 수집 

및 운영되고 있었음.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방침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서 본래 목적을 넘어서는 “목적외” 영상정보처리가 만연해졌음. 특히 법률상 

제 3자인 경찰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상시제공받거나 때로는 통합관제센터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영상 조작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지침 등 대부분 현행법률 위반으로 드러나 

http://www.newscham.net/news/print.php?board=jinbo_media_01&id=270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8020.html
http://www.hankookilbo.com/v/591875cdd6f941119605669a91526b3a
http://www.hani.co.kr/arti/661460.html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88906
http://m.news1.kr/articles/?2714866&view=m
http://news.joins.com/article/18108910
http://m.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4880&bbsId=BBSMSTR_000000000090&pageIndex=1&listType=list
http://m.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4880&bbsId=BBSMSTR_000000000090&pageIndex=1&listType=list
http://m.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4880&bbsId=BBSMSTR_000000000090&pageIndex=1&listType=list
http://m.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4880&bbsId=BBSMSTR_000000000090&pageIndex=1&listType=list
http://m.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4880&bbsId=BBSMSTR_000000000090&pageIndex=1&listType=list
http://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20140324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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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경찰 상주 및 지휘 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관제업무에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등 부적합한 

단체가 용역관제를 하고 군부대와도 불법적인 정보연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정부, CCTV 통합관제센터 불법성 인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정보 수집, 교통단속,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에 상시 

제공하거나 직접 조작하도록 할 수 없다고 보았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5. 11.23. 

제 2015-19-33호 결정, 2015. 6. 8.  제 2015-10-17호 결정 등). 다만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교통사고 등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목적으로, 

통합방위훈련 기간에 훈련 상황 확인 목적으로 전용회선을 통하여 위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CCTV 관련 결정례 분석) 

● 나아가 ‘박 대통령 비난 낙서범’ 잡겠다고 기초수급자 수천명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국민 개인정보를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으며 때로는 

민감한 건강정보와 수천 수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제공받아 왔음.  

○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건강보험 무영장 자료제공 사건과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저인망식 싹슬이 자료제공 사건에 대하여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사 중임 

●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의 경우 범죄예방을 구실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 참고인 등 방대한 국민 정보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보관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음 

○ 현재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CIAS의 경우 검거 실적을 원하는 경찰의 마구잡이 입력 또는 조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최근 경찰은 범죄 통계를 이유로 빅데이터로 SNS 게시내용 등 국민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음 

○ 한국 경찰, ‘마이너리티 리포트’ 만든다 

○ SNS 등 온갖 개인정보 긁어모아…위험한 범죄예측 시도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30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30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60822043012583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59895.html
http://act.jinbo.net/wp/7998/
http://act.jinbo.net/wp/9582/
http://act.jinbo.net/wp/9582/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240.html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240.html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240.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29374.html#csidxff5e6805537addebb3487a2a6c4fd7a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29502.html#csidx74235e754e076e4941aba1a1568c9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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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국민의 집회시위권리 행사에 보여온 경찰권의 남용과 그 폭력적인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쌓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정보 권한 오남용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 통제 및 제도적 대책이 존재하지 않음 

 

<개선방안> 

●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영장 수집 통제  

○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의 무영장 수집에 대하여 법원 등 사회적 

통제와 감독 장치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 2항 제 7호 개정) 

●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 경찰의 영상장비 및 데이터베이스 운용에 대하여 원점부터 필수성과 비례성 검토 및 

법률에 따른 통제 추진 

● 경찰 개혁  

○ 권한 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 개혁 추진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현황>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과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였던 통신분야 

내용심의 기능을 이어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국회 추천 6인을 비롯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이 위촉된 사례는 매우 희소함. 

● 방심위의 권고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행률은 99% 이상이며, 방심위의 삭제 및 차단권고 

건수는 2014년 132,884건, 2015년 148,75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방심위는 스스로 민간 자율기구라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과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이 기구가 

행정기관이며 인터넷 행정심의 역시 행정조치라는 점이 확인됨(헌재 2012. 2. 23. 

2011헌가 13, 판례집 24-1상, 25, 33-33)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정보라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해 법원의 판단없이 삭제를 

명령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문제점>  

● 사법부의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검열로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함.  

http://transparency.kr/dataanalysis/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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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서 규정한 불법정보 뿐만 아니라, 유해 및 건전성의 

기준으로 폭넓게 심의하고 있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이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차단 등 인터넷 통신의 매체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 심의로 논란을 계속 

빚어옴 

●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 

2MB18nomA(http://twitter.com/2MB18Noma)에 대한 국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2011년) 사드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2016년) 이 기구는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다수 내려 왔음.  

● 2010 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심위의 통신심의 권한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 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음 

● 2011 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 기구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함. 2013년 

유엔은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권고함 

 

<개선방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 유엔이 권고한 바와 같이,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능을 이양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권한 폐지 

● 심의대상 축소  

○ 명예훼손 등 특정 당사자가 관련된 게시물(개인의 권리침해 게시물)의 경우에는 

심의기관에 의한 심의 보다는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 제도 활용 

○ 불법적이지 않은 게시물에 대한 유해성 심의 금지.  

 

<관련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통신심의제도 개선권고 (2010. 10.) 

 

http://act.jinbo.net/wp/5985/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7session/A.HRC.17.27_en.pdf
http://act.jinbo.net/wp/7946/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category/decisionView?menuid=001010&searchaseq=317313315&searchcate=312&searchmaincate=261&currentpage=1&id=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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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터넷 실명제는 이제 그만! 

 

<현황>  

●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5)가 폐지되었음. 헌법재판소는 상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본인확인이라는 

방법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 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까지도 억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음 

●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휴대전화 실명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 우선 의무적 실명제로 

공직선거법을 비롯하여,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게임 과몰입 등 인터넷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본인확인제가 손쉬운 해법으로 선호되어 왔기 때문임.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적하였듯이 국민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한 본인확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기형적 제도로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장기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본래의 입법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하고 다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 본인확인이 의무적이지 않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실명제가 사실상 널리 운영되면서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여전히 침해되고 있음. 국민식별번호를 인터넷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세계 대다수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아이핀(I-

PIN), 마이핀(My-PIN) 제도를 운용하고 본인확인기관을 지정(정보통신망법 제 23조의 

3)하면서 이런 현상을 직접 부추기고 있음 

●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2015년 보고서(A/HRC/29/32)에서, 휴대전화 실명제(SIM 

card registration policy)가 “이용자의 익명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정부가 개인과 

언론인들을 감시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용자가 통신수단이나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으로 신원 확인을 하거나, 휴대전화 실명제를 의무화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음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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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의무적인 본인확인 제도는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 

●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 역시 

침해하고 있으며,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최순실 대포폰 논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의도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없음 

● 특히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선관위의 폐지 의견과 19대 국회 정개특위의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음.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개입 

사건에서 보았듯이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 중이던 실명제는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비판적 의견 소지자와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 

행사를 위축시킬 뿐임 

● 한편, 쇼핑몰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본인확인이 의무적이지 않음에도 여전히 

본인확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음. 해외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이 본인확인 없이도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의 본인확인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는 커녕, 본인확인기관 및 아이핀과 

마이핀 제도를 통해 이를 부추기고 있음. 민간업체들이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목적에 맞는 본인확인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마땅하며, 정부가 민간 서비스 용도의 본인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음.  

● 아이핀과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서 고안된 것이나, 이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통신사 및 금융기관 등 민간업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정보통신망법 제 23조의 2). 통신사, 금융기관 등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 및 이용자의 사이트 가입 내역이라는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영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용자의 사이트 가입 내역이 특정 업체에 집중 관리되면서,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유기관에 의해 남용될 위험이 있으며, 영장 없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주로 채권추심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왔으나, 

휴대전화의 부정이용을 방지한다는 이유에서 2014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 32조의 

4)으로 휴대전화 실명제(가입시 본인확인 의무화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등록)가 시행되고 

있음. 모바일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에 휴대전화 실명제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지적하였듯이 휴대전화에는 

개인의 민감한 모든 정보들이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국가 감시 노출 

위험성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함. 범죄수사를 명분으로 휴대전화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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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지만, 이미 최순실-박근혜 비리 관련자들의 광범위한 대포폰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범죄자들은 휴대전화 실명제를 우회할 수 있음.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명의자와 

무관하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를 통해 실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함 

 

<개선방안>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인터넷 상 본인확인 의무화 폐지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개정) 

● I-PIN, 마이핀 등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지 (정보통신망법 개정)  

● 휴대전화 실명제 폐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10. 다자간 주소자원 거버넌스 활성화  

 

<현황>  

● IP주소, 도메인 네임 등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거버넌스)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세계 주소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역시 유엔 산하의 정부간 기구가 

아니라, 업계, 기술계, 학계,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개방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상향식(Bottom-Up)으로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비정부 기구임.  

● 다수 이해당사자 (멀티스테이크홀더) 기반, 합의(Consensus) 기반 거버넌스는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서 다수의 국제 포럼(유엔, 유럽평의회, G8 등)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ICANN 및 유엔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의 운영 원칙이 되고 있음.  

● 2014년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일명 ‘넷문디알’ 회의)’의 합의문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멀티스테이크홀더 접근  

○ 개방적, 참여적, 합의기반 거버넌스  

○ 투명성 

○ 책임성(Accountable) 

○ 포용성(Inclusive)과 동등성 

○ 분산성 : 분산적이고 탈중심적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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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과 의미있는 참여  

● 한국 역시 인터넷 도입 초기부터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민간 중심의 주소자원 거버넌스를 

수행해 왔음. 인터넷 도입 초기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99년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설립과 함께, 거버넌스 기구인 

주소위원회(NNC)를 통해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함. 

●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당시 거버넌스 기구인 ‘주소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주소자원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이후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로 전환됨.  

● 당시 ‘주소위원회’에 참여하였던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 법률 시행령에 

‘인터넷주소정책 실무위원회’를 두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였으나, 

2년만에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는 중단됨.  

● 2014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 

이후, 한국에서도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노력이 시작됨. 2014년 구성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는 국내에서 상향식의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학계, 기술계, 업계,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자간 정책 대화의 촉진을 위해 매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 현재 주소자원법상 ‘인터넷주소정책 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위원 선임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다자간 거버넌스 기구로서는 한계가 있으며,KIGA의 

주소자원분과를 통해 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논의되고 있음. 현재 KIGA 주소자원분과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상호 소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문제점>  

● 세계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다자간 거버넌스는 공공정책의 민주성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위해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주소자원 영역을 시작으로 다른 공공정책 영역에도 확산될 

필요가 있음.  

●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 외에는 자발적으로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할 동기가 약화될 수밖에 없음. 일부 민간 참여자들의 참여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주소자원법 신설 이후 민간의 참여가 위축될 수 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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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세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공간에서도 한국의 위상과 역할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 다른 나라의 경우 ICANN, 세계전기통신연합(ITU), OECD 등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민간 영역의 비정부 이해관계자가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에 참여하여 

한국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낼 경험과 역량이 축적될 수 없기 때문임.  

 

<개선방안> 

● 주소자원 관리업무를 다자간 거버넌스 기구로 이양 

○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하고 있는 국내 주소자원 관리 업무를 (과거 

재단법인 KRNIC과 같은) 민간기구가 수행하도록 독립시키고, 정부주도의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상향식의 다자간 거버넌스 기구로 개편함. 

(주소자원법 개정 필요).  

○ 정부가 국내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최종적인 감독권한은 보유하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일상적인 거버넌스는 다자간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함.  

● 다자간 거버넌스 지원  

○ 국내 및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에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한국에서 KIGA와 같은 상향식의 다자간 

인터넷거버넌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정책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